
재정준칙 
도입 방안

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 



국가채무비율

60%{ {통합재정수지 비율

-3%{ {
한도 계산식

* 국가채무 비율이 60%를 상회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를 -3%보다 축소하여 기준 충족

≤ 1.0x

한국형 재정준칙 도입

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를
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정준칙 설계



한국형 재정준칙 도입

국가채무 비율
기준을 60%로 

설정

통합재정수지 
기준을 -3%로 

설정

*(국민연금, 사학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한도 초과시
재정건전화

대책 마련 의무화

현재 국가채무 수준,
중장기 전망,

고령화 속도 등 감안

국제기준에 맞추어
사회보장성기금*까지 포함한 
‘통합재정’ 관점에서 

재정 관리

지출 효율화, 수입 증대 등 
국가채무, 재정수지에 대한
구체적인 관리방안 

포함

60%

준칙성준칙성도입전략1:



한국형 재정준칙 도입

위기시 적용 면제,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
공제 후 점진 가산

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 완화

-3  →  -4%

* 채무비율 증가분 반영 비율 : (위기시)0%, (1년차)25%, (2년차)50%, (3년차)75%, (4년차~)100%

전쟁·대규모 재해·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, 한도 적용을 면제.
.

.

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
3년에 걸쳐 25%씩 가산해 나가고, 4년차부터는 전부 반영

경기둔화 판단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%p 완화하여 경기대응 뒷받침

보완성보완성도입전략2:



한국형 재정준칙 도입

코로나 상황의
불확실성 등을 감안
 ’25회계연도 부터

적용

‘25

재정부담 수반 
법률안 제출시 

구체적 재원조달방안 첨부

환경 변화에 대한 
대응력 제고를 위해 
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
시행령에 위임하고 
5년마다 재검토

유예기간 동안 
재정건전성 개선 
노력을 통해 

재정준칙 이행 담보
초과세수 등 발생시
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
사용해야 하는 비율 확대

30 → 50%

한도는
시행령에 위임,
5년마다 재검토

재정건전화
추진을 위해 필요한
제도적 장치 보강

실효성실효성도입전략3:


	1
	2
	3
	4
	5

